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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

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

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가족정책, 양성평등가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amily policies, and gender 

equality are related to fertility rate across countries. Multiple measures has been collected from various data 

sources(such as OECD, UNDP, and WVS) and the panel data set which includes (mostly) OECD countries range 

from 1990 to 2019 a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OECD countries sample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ertility rate, which implies that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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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to a reduction in fertility rate. Second, the length of paternity leav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rtility 

rate whereas the direction is the opposit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maternity leave and fertility 

rate. This is attributed to the possibility that a longer period of maternity leave incurs the a higher opportunity 

cost of earning income, which leads to a reduced fertility rate. Third, countries with higher gender inequality 

index tend to have a higher fertility rate. Similarly, countries with higher gender equality value have a lower 

fertility rate. When the gender equality value is devideed into three sub-categories, education, politics, and 

employment, the gender equality value in education is the only sub-category which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fertility rate. 

This study confirms that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may not be a contributing factor in the lowering of 

fertility rate but instead can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ertility rate. Also, the results show that family policies 

or gender equality values can be significantly affect fertility rate. 

Key Wor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rate, family policy, gender equality value

Ⅰ. 서 론

출산에 대한 Becker(1993)의 자녀수요이론이나 Easterlin(1973)

의 상대소득가설은 출산의 결정요인으로 가구소득, 자녀의 출

산 및 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다. Becker(1993)에 

의하면 부모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통해 

효용을 얻으며, 따라서 자녀의 수(quantity)와 함께 자녀의 질

(quality), 즉 자녀양육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부모가 출산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련 비용과 편익

을 분석한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면, 자녀에 대한 수요

는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얻는 효용과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잠재비용의 증가는 자녀 

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Becker & Lewis, 1973).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

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신윤정·김지연, 2010; 송유미·

이제상, 201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소영 

외, 2018)에 의하면 향후 자녀계획이 없는 유배우 여성(15-49

세)의 출산 중단 이유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16.8%, 자녀양육비 

부담은 14.2%이며, 소득 및 고용 불안정(7.9%) 일·가정양립 

곤란(6.9%)을 포함할 경우 약 45.8%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출산하지 않았다. 이는 자녀출산에 따른 비용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유지가 출산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나

타내는 것이다. 출산을 위해서는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소득활동 기회가 상실되고, 자녀양육에 는 직접적 비용 뿐 

아니라 부모의 시간이나 정신적, 육체적 노동 등의 간접적 비

용 부담이 크며, 이 또한 출산율을 감소시킨다(Roussel(1994), 

민연경·이명석, 2013 ʻ재인용ʼ).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으로 취

업을 중단하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며,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동일 수준의 직업을 갖기 

어렵다. 이는 미래소득의 감소와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여성

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거시적 관점의 국가 간 실증자료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직접적, 간접적 비용으로 인해 출산율을 감소

된다는 경제학 이론이 유효하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신장되고 경제활

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노동력 참가와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음에서 양으로 역전된 것이다. Kögel(2004)은 1980년대 초반

까지는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이후부터 양의 관련성이 성립할 수 있다

고 제시했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 OECD국가들의 여성경

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분석한 Ahn & Mira(2002)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높아진 실업률과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의 

붕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오히려 출산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출산 결정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

용한다. 출산율은 하나의 인구학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결혼

행태, 가치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수준, 돌봄의 사회화 방식, 

삶의 만족도, 부부관계 등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요소들이 종

합된 산물이기 때문이다(McDonald, 2006; Balbo et al., 2013).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규범과 가치의 변화, 성 역할 고정 관념의 변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노동 환경 또한 개인의 출산 의사결정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과 관련된 McDonald의 성평

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은 유럽 선진국에서 양성평등이 

출산율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

거로 많은 연구(McDonald, 2000; Torr & Short, 2004; 민연

경·이명석, 2013; 이제상·송유미, 2016)에서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Chesnais(1998)는 유럽 국가에서 성평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제상과 송유미(2016) 또한 성

격차지수가 선진국 그룹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눈에 띄게 신장되면서 저출산이 심화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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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Castles(2003)는 21개 OECD 회원국에서 여성

의 일과 가정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시행

한 결과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음에서 양의 관계

로 역전된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나 일반적 인식에서 경제

적 원인이 가장 폭 넓게 거론되는 현실로부터 여성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에는 음의 내생성이 있는

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37조60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

입했으나, 최근 발표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 세

계 198개국 중 꼴찌(조선일보, 2021)에 이른 상황을 볼 때 가

족정책의 효과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 저출산 현상에서 기혼여성의 출산의사 또한 남성에 비해 현

저히 낮고, 미혼여성의 결혼의사가 미혼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이소영 외, 2018) 성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

회나 문화권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인 성역

할이 어느 정도 고착되어 있으며, 그 근간을 이루는 성평등인

식의 차이가 출산율에 작용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출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정

책과 양성평등문화가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긍정

적인 효과를 준다면 정부가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정

책적 역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를 구성하

는 개인과 가족, 기업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사회적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시장노동과 출산 및 양육이라는 비시장노동에 대

한 시간배분과 자녀양육비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이 시간 제약과 가계 제약 하에서 

출산과 양육, 시장노동에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투입하고 

조절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출산율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 변수

1. 경제학적 접근

개인의 출산행위를 설명한 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으

로 자녀수요이론(Bekcer, 1993)은 가계가 두 가지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녀 수요를 설명한다. 예산 제약 하

에서 자녀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총소득과 자녀 가격, 즉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녀 가격과 다른 가정생산물의 가격이 일정하고 자

녀를 정상재로 가정할 때, 가계의 총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가계총소득이 일정할 때 자

녀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되면 자녀 수요는 감소 또는 증가된

다. 또 가계는 시간제약 하에서 시간을 배분하는데, 여성이 출

산으로 비시장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때 시장노동시간이 감소

하며, 소득 상실을 비롯한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므로 

결국 취업여성의 출산은 감소된다(Becker, Murphy & Tamura, 

1990; Becker, 1993). 한편 여성의 임금 상승은 시간집약적 재

화인 자녀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이게 되고, 결국 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가 소득효과(income effect)보다 우세하게 

되어 출산이 감소한다(Becker et al., 1990; Becker, 1993; Willis, 

1973). 홍성효(2016)는 1990년과 2010년 두 시점 간 우리나라 

출생아수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을 낮추

며, 경력단절현상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이 출산

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1990년에 비해 2010년에 더 심각

했는데, 경력단절의 기회비용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영선과 이연숙(2015)의 연구에서 여성의 취업은 첫 출산, 두 

번째 출산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쳤다. 취업여성이 일과 가정

을 양립하기 어렵고 출산휴직과 복직이 자유롭지 않아 경력이 

단절되며 결국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수요이론과 달리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양(+)으로 역전되었다(Billari & 

Kohler, 2004). 정진화, 김현숙과 임지은(2019)은 OECD 국가

의 2000년 이전과 이후 출산율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

각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율을 낮추는 대체효과보다 가구

소득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는 소득효과가 더 크기 때문으로 해

석하였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 상반

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국가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편

차에 기인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한 황진영(2013)은 130개 

국가의 1980년, 1995년, 2005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

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출산율과 음의 관계를, 임계값 이상의 

높은 국가에서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U자형 관계를 발견하였

다. 따라서 전체 국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임계점 이상인 국

가, 이하인 국가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국가와 임계점 

이하로 낮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임계점 이상인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녀수요이론을 비롯한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와 출산의 관련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이론이 Easterlin(1973)의 상대소득가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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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출산은 자신의 절대소득보다는 준거집

단 내 상대소득에 의해 좌우되며, 잠재적 가구주가 자신의 소

득으로 원하는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과 출

산을 하고 반대의 경우 미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준거집

단은 원가족인 부모이며, 부모의 생활수준, 즉 부모의 소득에 

비해 자신의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상대소득가설은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 간 소득 변화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

함으로써 OECD 국가의 출산율의 추이와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준다.

경제학 분야의 이론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

기 위해 1인당 GDP, 실업률, 평균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변

수, 여성의 소득 및 가구소득,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직접적 비

용과 기회비용과 같은 가계변수 등의 영향을 검증해왔다. 

Luci-Greulich & Thevenon(2013)는 1960~2007년의 OECD 시

계열 자료에 기초하여 출산율과 GDP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고소득 국가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남국

현(2018)은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1인당 GDP가 

출산율과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냈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제상과 송유미(2016)는 개

발도상국 그룹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하

락했으나, 선진국 그룹에서는 출산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고

했다. 즉 국가의 산업화단계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출산율

에 반대 방향의 영향을 미쳤다. 국가 간 출산율을 비교한 은석

(2015)은 1인당 국민소득이 출산율에 약한 정적 영향을 보고했

다. 민연경과 이명석(2013)은 18개 OECD 회원국의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비율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 1인

당 GDP의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선진국 또는 고

소득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 남녀소득비율 

등의 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하지 

않은, 즉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출산의 기회비용으

로 작용하여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국가 간 GDP 및 여

성 경제활동참가수준의 차이, 여성 개인의 연령, 직종, 소득수

준 등 경제적 배경과 지원정책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연관성 하에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적 접근

OECD 국가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를 

음에서 양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여성의 고용과 자녀양육을 지

원하는 가족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

정책은 가족수당, 부모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

호제도 또는 시간지원정책, 유아보육시설 공급 등 현물지원의 

세 가지로 집약되나(정진화 외, 2019), 세부시행방식, 시행규

모, 대상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출산율 제

고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보고되

고 있다. 현금지원정책의 경우 연구에 따라 측정 방식이 다양

하고, 정책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Gauthier & Hatzius(1997), 

Luci-Greulich & Thevenon(2013), 최영과 김슬기(2017)는 현

금지원이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Castles(2003)

는 정부의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은석(2015)은 가족수당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고했다. 현금지원의 부정적인 영향은 현

금지원의 실제 급여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뿐이며 출산행태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

다는 신윤정(2014)의 견해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따라서 현금

지원 수혜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출산율 제고 효과를 분석한 연

구들이 주목된다. 캐나다 퀘벡의 현금지원 유사실험사례를 분

석한 Kim(2012)은 현금급여에 의한 출산확률 변화에 소득계층

별로 차이가 있으며, 급여의 상대가치가 더 큰 저소득층이 고

소득층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고하였다. 윤승희(2013) 

역시 17개국의 현금지원정책이 중층과 하층 여성의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상층 여성에게는 부적 영향을 보고했다. 이는 수

혜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간지원제도와 출산율의 연구 또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고선강(2016)은 기업의 산전후휴가제도가 20~30대 기혼 직장

여성의 출산의향을 높이며, Shim(2014)은 모성휴가기간이 출

산율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반면, Gauthier & Hatzius(1997) 

는 모성휴가기간이나 모성휴가급여가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DʼAddio & dʼErcole(2005)은 모성휴

가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러한 현상은 출산휴가기간이 길어지면 모의 고용단절이 길어

지고, 특히 전문직의 경우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연경과 이명석(2013)

의 견해로 설명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은 대체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Castles(2003)는 영유아의 유치원 등록률이 합계출산율을 높인

다고 하였다. 은석(2015)은 OECD 26개국의 의무교육기간, 정

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교육책임성, 그리고 영유아보육이 

출산율에 양의 효과를 보인 결과에 대해 출산 전후의 단기성 

지원금보다 정부가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면서 얼

마나 책임지는지가 출산율 고양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임을 의

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각국의 가족정책유형에 따라 출산율 제고 효과에 차

이를 보이는 것은 김사현과 홍경준(2014)의 연구 결과에서 잘 

설명된다. 이 연구에서 21개 OECD 회원국의 현금지원, 시간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친 영향이 상이하며, 현금지원과 시간지원정책의 영향은 각

각 타 정책의 규모에 의존하면서 출산율을 증가시켰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율 제고는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정책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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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가능하며, 따라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동

시에 높이기 위해 현금지원, 시간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양성평등가치 접근

McDonald(2000)의 성 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은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이 회복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으로  성 평등을 개인지향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

에서의 성 평등과 가족지향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s)

에서의 성 평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지향적 제도에서의 성 평

등은 교육, 취업, 건강 등 개인의 삶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평

등을 의미한다. 가족지향적 제도에서의 성 평등은 부부가 소득 

창출, 가사노동,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해 자원과 능력을 동등

하게 분배하고 참여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

산이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교육, 취업과 같은 개인 지향적 제

도에서는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가족지향적 제도에서

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 저출산이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

론과 유사하게 김인춘과 최정원(2008) 또한 노동시장정책, 돌

봄정책과 더불어 양성평등문화 조성이 잘 연계된 국가에서 출

산율이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제상과 송유미

(2016)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가족의 중심축이 부자의 수

직축에서 부부의 수평축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은 결혼 등 가

족형성 측면에서 남녀 개인의 평등을 이루는 산업화단계와 자

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족유지 측면에서 부부 평등을 이루는 

후기 산업화단계로 진행되는데 주목하였다. 이때 가족 중심축

의 변환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이며, 후기 산업화단계에서 가치관의 변화로는 여성의 성 

역할 변화, 양성평등 가치관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화 

단계에 따라 출산을 결정하는 성평등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 문

화적 배경에 따라 성평등수준이 다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높은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회복되는 현상은 사회 전반에 

성평등의식이 확산되고, 성평등문화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이 

보편화되고 있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성평등가치의 지표로는 성평등 수준

(Chesnais, 1998; Torr & Short, 2004, 성평등가치관(민연경·

이명석, 2013), 성불평등지수(남국현, 2018), 성 격차지수(이제

상·송유미, 2016)등이 있다. Torr & Short(2004)는 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부부간 가사분담정도가 높은 가구가 그렇

지 못한 가구에 비해 둘째 자녀 출산율이 높은 결과를 제시하

였다. 민연경과 이명석(2013)은 OECD 18개 회원국의 2000

년~2007년의 통합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양성평등문

화를 나타내는 전문직 여성비율의 상승은 출산율을 하락시킨 

반면 행정･관리직 여성의 비율은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 전문직 여성들은 출산으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간이 길

어질수록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위험, 즉,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높

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다. 남국현(2018)은 성불

평등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불평등지수

는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의원 비

율에서 남녀 격차를 측정한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남녀가 

불평등한 상태이다. 성불평등 상태는 여성의 권한이 낮고 여성

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포기하도록 작용하며, 따라서 출산율

이 증가하게 된다. 국가의 소득구간별 분석 결과 고소득 국가

에서 중간소득, 저소득 국가로 갈수록 성불평등지수의 출산율

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였다.

출산율에 대한 세 가지 접근에서 주목한 변수 이외에 본 연

구에서는 통제변수로 1인당 GDP, 남녀 1인당 임금 차이, 여성

의 교육수준, 첫 자녀 출산연령을 포함시켰다. 1인당 GDP, 남

녀 1인당 임금의 차이는 경제학적 접근에서 기술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첫 자녀 출산연령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교육은 지식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가

치관을 변화시킨다.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능력

과 기회를 고양시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기반이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력 향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

으로,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입증되어 왔다(Heckman & 

Walker, 1990; Oppenheimer, Kalmijn & Lin, 1997; 이제상·

송유미, 2016; 홍성효, 2016).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과 출산

율은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 첫 출산 연령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기 때문이다(Morgan & 

Rindfuss, 1999). Sobotka(2004)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감소하

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유로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가 늦

어지는 것을 들었다. 가족을 형성하는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이 자연히 높아지고, 이는 출산 기간을 감소

시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산업화 시대에 유럽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

증하면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1980년

대 후반 저출산 현상이 완화되면서 저출산을 반등시키는 요인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30

년 간 OECD 회원국의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출산율과 관련

될 수 있는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가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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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가족정책변수는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

치변수는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세 가지 

유형이다(표 1 참조).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로, 만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 여성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이 경제활동과 자녀 출산,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정책변수로, 각 국가에서 출산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의 모성 출산휴가기간과 

부성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하였다. 셋째, 각 국의 양성평등가치

를 반영하기 위한 성불평등지수와 성평등가치이다. 성불평등

지수는 1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자료로, 여성의 생식건강, 권한, 노

동참여의 3개 부분에서 측정한 5개 지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생식건강 지표는 모성사망비와 미성년자 임신율을 측정한 

것이며, 낮을수록 양성 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여성의 권한 

지표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남녀의 중등 이상 교육률

의 격차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참여는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성평등가치는 106개국

에서 수집된 World Value Survey 자료로, 1995년부터 2018년

까지 국가에 따라 5년 주기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적합성, 대학교육의 중

요성, 취업의 우선권을 비교한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1) 각 문

항의 값이 클수록 성 평등한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통제

변수는 1인당 GDP,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 교육수준, 남녀 

1인당 임금차이를 선정하였다. 출산 결정에 여성의 취업소득

이외에 남편의 소득, 가계총소득 또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가구자료의 한계로 남녀 1인당 임금차이를 활용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OECD 회원국 35개국의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자

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

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를 포함한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에 앞서 Hausman test를 실시했을 때 귀무가설이 기각됨

1) 5년 주기의 설문조사이므로 조사되지 않은 연도의 결측값을 대체하는 

linear interpolation방법을 적용하였음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자료 출처

종속변수

   출산율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인이 일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명) World Bank

통제변수

   1인당 GDP 1인당 GDP(로그값) World Bank

   첫 자녀 출산연령 여성의 첫 자녀 출산 연령(세) World Bank

   교육수준 여성의 평균 교육연수(년) UNDP

   남녀 1인당 임금차이 남성 임금(중앙값) - 여성 임금(중앙값) / 남성 임금(중앙값)(%) OECD

독립변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여성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World Bank

  가족정책변수 :

   유급 부성출산휴가기간 유급의 부성 출산휴가기간(주) OECD

   유급 모성출산휴가기간 유급의 모성 출산휴가기간(주) OECD

  양성평등가치변수 :

   성불평등지수 모성사망율,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남녀 중등 이상 교육비율 및 남녀 경제

활동참가비율의 차이(5개 지표)

0= 완전 평등, 1=완전 불평등

UNDP

   성평등 가치 대학교육 : 대학교육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중요함 

정치지도자 적합성 : 정치지도자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적합성

일자리 우선권 : 일자리 부족 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권한을 갖음

1= 매우 동의, 2= 대체로 동의,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 매우 동의하지 않음

World Value Survey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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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아닌 고정효

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고정효과는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시간

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가의 이질성(time-invariant 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하는 고정효과 (Country Fixed Effect)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시차에서 오는 이질성(time-varying 

unobserved heterogeneity), 예를 들면 경기 침체 또는 경기성

장을 고려한 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포함한다. 고정효

과는 기존 변수들로 잡아낼 수 없는 요소들을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가지 고정효과를 모두 포함해야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VIF 계

수가 10 미만으로 회귀분석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한

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출산율에 앞선 전년도 자료값(lagged value)으

로 투입하여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 package는 STATA ver. 

16.0이다.

Ⅳ. 분석결과

1. 기초분석

출산율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는 <표 2>와 같다. 

평균출산율은 2.93명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64%이

다. 통제변수인 1인당 GDP(로그값)는 약 18,680, 여성의 교육

수준은 평균 7.45년, 첫 자녀 출산연령은 28.86세였다. 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이를 나타내는 남녀 1인당 임금 차이는 

16.7%였다. 가족정책변수인 유급 부성출산휴가기간과 모성출

산휴가기간은 각각 4.65주, 49.64주였으며, 부성출산휴가는 전

혀 없는 0부터 최대 52주까지, 모성 출산휴가는 0에서 166주에 

이르기까지 매우 편차가 컸다. 성평등가치 변수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ʻ대학교육의 중요성ʼ, ʻ정치지도자로서 적합성ʼ, ʻ일자

리 우선권ʼ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로, 각각 2.99, 2.51, 1.26이

며, 3개 지표를 합산한 평균값은 2.26이었다. ʻ대학교육이 여성

에 비해 남성에게 더 중요하다ʼ고 보지 않는 양성평등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정치적 역할이나 직업에 비해 교육

에 부여하는 양성평등한 가치수준이 높았다.

2. 출산율 결정요인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은 독립변수로 통제변수와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을 투입한 모형Ⅰ, 가족정책변수를 추가한 모형 

Ⅱ, 양성평등가치변수를 추가한 모형 Ⅲ과 모형 Ⅳ의 순으로 

변수군을 추가하면서 영향 요인에 변화가 있는가를 비교하였

다(표 3).

모형Ⅰ에서 통제변수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투입했을 

때 1인당 GDP, 여성의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출

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

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여성이 소득 상실이나 경력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 등 경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출산율 2.93 1.55 0.9 7.77

독립변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93 15.69 8.03 87.86

  유급 부성출산휴가기간(주) 4.65 9.89 0 52.6

  유급 모성출산휴가기간(주) 49.64 48.93 0 166

  성불평등지수(0-1) 0.39 0.2 0.04 0.81

  성평등 가치(1-4) 2.26 0.29 1.61 3.04

  성평등가치 : 대학교육 2.99 0.28 2.14 3.82

            : 정치지도자 적합성 2.51 0.42 1.38 3.45

            : 일자리 우선권 1.26 0.27 0.3 1.92

통제변수 

  1인당 GDP(log값) 18,680.54 19,744.38 436.72 115,415.44

  첫 자녀 출산연령 28.86 1.71 23.7 32.6

  교육수준 (년) 7.45 3.42 0.3 13.8

  남녀 1인당 임금 차이(%) 16.7 8.57 0 47.3

<표 2> 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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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유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경제학적 이론과는 다

른 결과이다. 이는 OECD국가에서 보육시설 확충, 부모의 휴가 

확대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충되면서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송

다영(2005)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다.

모형 Ⅱ에서 가족정책변수인 유급의 부성 출산휴가기간과 

모성 출산휴가기간을 투입했을 때 모형Ⅰ에서 유의했던 1인당 

GDP,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유지되었으며, 여성의 첫 자녀 출

산연령과 남녀 1인당 임금차이가 각각 출산율에 유의했다. 1

인당 GDP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는데, 1인당 

GDP가 출산율에 부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성향이 변화되어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소득

효과와 같은 맥락으로 유추된다. 교육수준 또한 출산율에 부

적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이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

쳤다. 이는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Morgan & Rindfuss(1999)의 주장이

나 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이유가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한 Sobotka(2004)

과 같이 출산 시작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감소되

는 현상이다. 또한 남녀 1인당 임금 차이가 클수록 출산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국가에서 출

산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낮은 임금이 여성에게 경

제활동보다는 자녀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유도하거나 여성의 

일자리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국현(2018)의 연구에서 남녀 1인

당 GDP의 차이가 클수록 출산율이 증가하였던 것과 유사하

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출산율에 정적 영향

을 미쳤다. 그러나 모성 출산휴가기간은 모성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취지와는 달리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

쳤다. 그 배경을 유추해보면 거시적 측면에서는 국가나 사회

의 양성평등 수준에 따라 모성휴가에 대한 인식과 제공수준, 

변수 모형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005***  0.009***  0.008*** 0.007**

(0.002) (0.002) (0.002) (0.003)

1인당 GDP (log값) -0.109*** -0.106***  0.323***  0.284***

(0.035) (0.035) (0.063) (0.064)

첫 자녀 출산연령 -0.003 -0.023** -0.040** -0.043***

(0.010) (0.010) (0.016) (0.016)

교육수준 -0.015*** -0.018*** -0.004 -0.007

(0.005) (0.005) (0.009) (0.009)

남녀 1인당 임금 차이 0.001   0.005*** 0.002  0.003**

(0.001) (0.001) (0.002) (0.002)

유급 부성출산휴가기간 -0.005  0.010**  0.012***

(0.004) (0.004) (0.004)

유급 모성출산휴가기간 -0.027*** -0.017*** -0.015**

(0.005) (0.006) (0.006)

성불평등지수  2.323***  2.177***

(0.231) (0.257)

성평등 가치 -0.282***

(0.074)

성평등가치: 대학교육  -0.210***

(0.065)

성평등가치: 정치지도자적합성 -0.006

(0.101)

성평등가치: 일자리 우선권 -0.025

(0.071)

상수항 1.616*** 1.940*** -1.895** -1.267

(0.378) (0.393) (0.737) (0.808)

Observations 639 557 216 216

Country FE(Country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ar FE(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p ˂ .01, **p ˂ .05

<표 3> 출산율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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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며, 가족정책의 다른 유형인 현금 

지원이나 보육서비스 지원의 시행 여부에 따라 모성휴가의 출

산율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다. 미시적 측

면에서는 여성 개인의 출산휴가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력단

절의 우려나 출산 이전의 직무로 복귀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

기나 자녀 양육이 여성의 역할로 고착되는 가족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양성평등가치변수를 추가한 모형 Ⅲ에서는 독립변수들의 통

계적 유의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1인당 GDP는 모형 Ⅱ에서와 

같이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정의 영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는

데, 이러한 변화는 각 모형에 포함된 다른 설명변수들의 조합

과 샘플 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또한 모형 Ⅱ에서 유의했

던 교육수준과 남녀 1인당 임금 차이의 영향력이 유효하지 않

았다. 한편 부성 출산휴가기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성 및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모두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성 출산휴가기간

이 출산율에 정작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모성 출산휴가기간은 부

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즉, 출산여성 본인에

게 주어지는 모성출산휴가는 출산율을 낮추는 반면 아버지에

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한데, 한 가지는 여성의 출산휴가

가 길어지면서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짐에 따라 출산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성 출산휴가를 정

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모성 출산휴가제도가 시

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모의 출산휴가에 더하여 

부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자녀 양육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다. 한

편 추가 투입된 성불평등지수의 영향은 정적 영향으로, 성불평

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성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기혼여성에게 출산을 우선으로 하는 

성역할이 요구되며,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지

속됨으로써 출산율을 높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성평등 가치관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주며, 양성 평등한 가

치관이 확립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모형 Ⅳ에서는 독립변수 중 성평등 가치관의 3개 하위지표

를 분리하여 투입시킨 결과 교육 분야의 성 평등가치관이 출산

율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ʻ여성보다 남성에게 대학교육이 

더 중요하다ʼ에 동의하지 않는 양성 평등한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한편 정치지도자로서의 적

합성과 일자리 우선권에 대한 가치 수준은 출산율에 유의한 영

향을 보이지 않았다. ʻ대학교육의 중요성ʼ은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보편타당한 가치인데 비해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전통적

으로 남성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자리 또

한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사노동자의 성별 분업적 역할 인

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형 Ⅲ에서와 달리 

남녀 1인당 임금 차이의 영향력이 유의했으며, 남성 임금 대비 

남녀 간 임금차이가 클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 임

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Ⅴ. 결론

분석 결과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변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일관성 있는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지 않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출

산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정진화 외, 2019; Ahn & Mira, 

2002; Rindfuss, Guzzo & Morgan, 2003)에서 1990년대 후반

부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

향이 뚜렷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성숙한 산업화 사

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양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하는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법과 정책, 

노동시장, 기업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가 확충되어 왔으며, 개

개인이 유연한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가족의 돌봄을 수행하는 

양성 평등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산의 배경 또는 원인을 분석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보면,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성평등가치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가치가 출산율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이는 국가일수록 출

산율이 낮았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양성 평등한 가치가 조

성된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이는 McDonald(2000)

의 성 평등이론에서 교육, 취업과 같은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

의 남녀평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부부가 소득 창출과 자

녀양육을 동등하게 책임지고 수행하는 가족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낮아 저출산이 지속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

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초저

출산 현상은 개인의 성평등 인식이 가족 및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차이, 또는 성평등 인식의 지체 현상으

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족정책변수는 출산율을 부분적으

로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성 출산휴가기간은 출산율

에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모성 출산휴가기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장기화된 모성 출산휴

가가 기혼여성들에게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기 보

다는 현실적으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크거나 여성을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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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자 역할로 고정시키는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에 비해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장기적인 과업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과 양육 및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 지원보다 보육비와 보육서비스 지원이 효과

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휴가의 출산율 제

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인식될 있다. 그에 비해 부성 

출산휴가기간은 남편의 육아참여와 가사분담으로 이어져 첫 

출산 뿐 아니라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부부가 성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출산의지가 강하며,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Torr 

& Short(2004)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부성 출산휴가정책이 정

책적으로 출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부부 간 양성 평등한 가치와 역할 분담을 실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성 출산휴가가 

일·가정을 양립하는 지원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남성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먼저 조성되

어야 할 것이다. 기초통계랑에서 확인된 부성 출산휴가기간은 

전혀 없는 경우부터 최대 약 52주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며, 

평균기간이 약 4.65주에 불과해 여성의 평균 모성출산휴가기

간인 49주에 비해서도 매우 짧다. 그러므로 실제로 부성 출산

휴가제도가 명목상으로는 존재하나 사용하는 남성이 매우 적

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각 정책이 대상자의 출산의향 또

는 생애출산 전 과정의 계획과 상황에 따라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정책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과 시기 등

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을 제고시켰던 결과는 가족

정책이 양성평등의 가치와 연결된다면 출산양육기에 있는 부

부가 출산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효과, 나아가 출산율을 제고

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즉, 양

성 평등한 가치가 남녀평등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제도 

안에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이 자녀양육을, 아내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역할 분담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수행될수 

있도록 가족정책과 연결시키는 지원방안이나 인센티브제도 등

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보편화되면서 한 가계 내에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은 시간과 비용을 경쟁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대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녀 양육에 투입할 

시간을 감소시키나 가구소득이 증가되는 소득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남편의 시간과 에너지 투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자

녀 출산과 양육은 가족의 시간과 소득 등의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수반하며, 통합적인 자원관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자녀

의 대학교육기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자녀 양육 또한 양육비용 뿐 아니라 자녀가 교육을 마칠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기 계획으로 준비하는 과업이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은 자녀양육기 및 교육기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애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홍성

희, 2020) 부부의 시간과 소득, 에너지를 배분하고 기회비용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미래의 생활 안정과 원하는 삶의 질을 위

한 의사결정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제변수 중 남녀 1인당 임금 차이가 클수록 출산율

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남녀의 임금 차이

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노동시장에

서 성 평등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임금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자리가 비숙련, 

저임금직 위주로 형성되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만연되어 

있어 여성을 경제활동보다는 가정 내 영역에 머물며 출산과 

양육의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역할로 고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인 경제활

동참가율, 가족정책, 양성평등문화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연

구로 분석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

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족정책으로는 유급 모성 출산휴가기

간과 유급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모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급 부성 출산휴가기간

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내는 한편 출산여성

의 휴가기간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는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출산휴가 지

표나 자료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초통계량에서 

출산휴가가 전혀 없는 곳부터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간을 세분화 또는 단계화시켜 분석하거나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보장비율 등의 경제적 지원 변수를 같

이 빅 분석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소득은 출산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추측되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소득, 가계소득 

등 가계 단위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소득 이외에 

남녀 1인당 GDP의 차이, 여성의 직종, 종사상의 지위 등 소득

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체변수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것으

로, 조사기관에 따라 연도 및 대상국의 차이에서 오는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모형에서 변수들을 추

가함에 따라 공통된 값을 갖는 샘플 이외의 나머지 샘플들이 

분석에서 제외되면서 샘플수가 축소되었으므로 분석 결과를 

OECD 회원국가에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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